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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상도시(ordinary cities)의 관점에서 박원순 시정과 그 주요 정책들을 분석⋅평가

한다. 일상도시론은 서구 중심적 도시 논의를 일반화하고 그 정책들을 타 도시에 모방⋅이

식하려는 행위를 비판하며 도시이론의 인식론적 전환을 주장한다. 일상도시론은 도시의 복잡

성, 다양성, 포용성을 강조하면서 평범한 도시인의 삶을 개선시키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주

안점을 둔다. 이 연구는 일상도시의 인식론적 전제와 정책적 제안을 소개한 후, 이 시각에

서 박원순 시정 하에서 시도되었던 다양한 정책실험들의 의미와 한계를 분석⋅평가한다. 분

석 결과, 박원순 시정은 서울의 고유성을 찾고자 역사도심계획과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추진

하였으며, 다양한 참여 거버넌스에 대한 실험을 추진했고, 사회복지 예산 증대를 통해 재분

배정책을 강화했으며, 도시화경제를 위한 사회적경제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계획과 

정책들은 일상도시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출발이지만, 관광자원 중심의 역사도심개발, 시민

참여 형식화, 취약계층 중심의 복지정책과 낮은 체감, 그리고 지속가능성 문제 등의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는 기존 문헌검토, 서울시 및 서울연구원 자료 분석, 관계자 심층면접에 근

거했음을 밝힌다. 

주제어: 일상도시, 고유성 탐색, 참여 거버넌스, 재분배정책, 사회적경제

 

   * 논문 초고에 유익한 조언을 주신 최영준 교수님과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논평을 주신 익명
의 심사자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 주저자,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에서 도시계획 및 정책개발학 박
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도시
행정, 지역발전, 지역산업정책, 도시 미래 등이다(E-mail: yongsooklee@korea.ac.kr).

 *** 공저자, 성균관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을 수료하였다. 주요 관심 분야는 사회정책, 노동시장 정책, 정책분석 등이다(E-mail: 
ymshin@korea.ac.kr)

**** 교신저자,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
정에서 수학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도시행정, 지방행정, 정책분석 등이다(E-mail: 
minyoung624@gmail.com).

일반논문 ｢정부학연구｣제27권 제3호(2021): 121~163

DOI https://dx.doi.org/10.19067/jgs.2021.27.3.121

원고투고일: 2021.08.05.
원고수정일: 2021.08.31.
게재확정일: 2021.09.15.



122 ｢정부학연구｣ 제27권 제3호(2021)

Ⅰ. 머리말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관계의 집합체인 도시는 근대 이후 정치,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의 중심지로 기능하면서, 발전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한다. 개별 도시는 생성, 발

전, 소멸의 과정을 거치지만 복합적인 중심지로서 그 중요성은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더욱 공고히 되고 있다(Hall, 2002). 도시화 과정은 자본주의 경제발전 과정과 결합되

면서 그 형태와 내용을 끊임없이 변화시켜 왔으며, 시대마다 새로운 도시발전 모델이

나 이론에 대한 정책적, 이론적 쟁점을 지속적으로 생성시켜 왔다. 이 연구는 2006년

에 대안적 도시론으로 등장한 제니퍼 로빈슨(Jennifer Robinson)의 일상도시 

(ordinary cities)1) 논의를 서울의 맥락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일상도시 논의는 도시

의 복잡성, 다양성, 포용성을 강조하면서 평범한 도시인의 삶을 개선시키고 민생을 안

정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논의는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소수의 서구 거대 

도시의 작은 요소들과 특징을 도시 근대성의 특징으로 개념화하고 이를 일반화시킨 서

구의 현대도시이론들을 비판한다(Robinson, 2006, 2008, 2016). 일상도시론은 서구

의 지배적인 도시 담론과 정책에 대한 서구 학계의 자성과 성찰을 끌어냈으며, 끝없는 

도시정책 모방의 실패를 경험했던 비서구 진영 학계에도 큰 반향을 일으키며 인식론적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Bunnell and Maringanti, 2010; Maringanti, 2013).

서구의 도시론과 정책에 영향을 받는 서울의 맥락에서도 일상도시의 인식론적 전제

와 이론적 함의를 살펴보고 일상도시가 제시하는 정책적 방향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것

은 유의미한 일이다. 사실 지난 9년간 박원순 시정에서 시도된 다양한 정책실험이 도

시발전에 대한 인식론적 변화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평가를 받는다(양재섭, 2015; 

조명래 외, 2011). 이에 많은 연구들이 박원순 시정을 개념화하려 했지만, 아직 성공

적인 시도는 없었다. 어쩌면 박원순 시정 하에서 추진되었던 다양한 시민참여 실험들

과 많은 생활밀착형 정책실험들을 한마디로 규정하기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혹자는 

참여시정으로, 다른 이는 포용도시로, 또 다른 이는 메타시티로, 누군가는 진보도시로 

개념화했지만, 그 어떤 명명도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만족스러운 개념은 아니었다. 

1) Ordinary라는 단어는 ‘보통의’, ‘평범한’, ‘일상적’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우리는 ‘일상’이라
는 용어를 선택하였다. 보통도시와 평범도시는 다양성과 일상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로

빈슨의 핵심적 주장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일상도시로 명명하였다. 거대 담론보다는 일
상 및 생활 정치의 중요성과 일상에서의 개혁과 일상의 민주주의를 강조하기 위해 일상도시
라는 명명을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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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시정은 시민참여에 관한 거버넌스 실험에 초점을 두었고(이영희, 2013; 이강준, 

2015; 서울연구원, 2016a), 포용도시는 공공임대주택과 마을공동체 관련 정책에 주안

점을 두었으며(박인권, 2015), 메타시티는 건축적 측면에서 서울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승효상, 2014). 이들 모두 박원순 시정의 부분만을 설명하였을 뿐, 박원순 시정이 지

난 9년간 추구했던 다양한 시도를 포괄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진보도시 논의는 더글러

스의 분석틀을 차용하여 박원순 시정을 포용, 분배적 정의, 문화적 쾌활, 환경 지속가

능성의 네 측면에서 설명했으나(Douglass, 2013; 조명래, 2014; Cho & Douglass, 

2015), 이는 이론적 논의일 뿐 구체적인 경험에 충분히 근거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일상도시의 관점에서 박원순 시정을 평가하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일상도시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소개되지 않았다. 남기범(2018)에 의해 보통도시로 

번역되어 언급되긴 했지만, 대도시에 적합한 포용도시의 개념을 보완하기 위해 소개되

었을 뿐, 일상도시의 원래 의미에 충분히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박원순 시정의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상도시 논

의를 소개한 후, 일상도시 관점에서 지난 9년의 박원순 시정의 다양한 정책실험들을 

분석⋅평가하고자 한다. 일상도시의 관점을 소개하는 이유는 박원순 시정에서 시도되

었던 도시 생활 및 민생을 위한 정책실험들이 일상도시의 핵심적인 주장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고유성에 근거한 도심계획과 생활밀착형 정책실험들, 참여 

거버넌스 실험들, 증대된 사회복지 예산과 강화된 재분배정책, 그리고 도시화경제 관련 

사회적경제 정책실험들은 일상도시에서 제시하는 정책적 방향성과 매우 유사하다. 또

한 일상도시의 관점에서 서울의 정책실험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깊은 이해가 가능하

다. 그리고 정책모방의 오류를 지적하는 일상도시론은 서울의 미래를 창의적으로 구상

하고 그에 상응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유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다음 절에서는 구체적인 연구 방법과 선정된 정책사례 근거를 설명한다. 

2장에서는 현대도시이론에 대한 일상도시의 인식론적 비판과 정책적 방향성을 검토한

다. 3장에서는 일상도시의 관점에서 박원순 시정의 정책적 시도를 다음의 네 측면(서

울 고유성에 근거한 도심계획과 생활밀착형 정책실험들, 참여거버넌스 실험들, 재분배

정책들, 도시화경제 관련 사회적경제 정책실험들)을 살펴본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일상

도시의 관점에서 박원순 시정의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한 후 정책적 시사점들을 제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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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기존 논의 검토,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의 문헌 및 자료 분석, 신문기사 분

석, 관련자 심층면접에 기반했음을 밝힌다. 2017년 서울연구원에서 연구년을 보내면서 

서울시와 서울연구원 자료들을 검토했으며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연구원 연구위원들,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 활동가들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2017년의 조사는 박원순 시정의 대표적인 정책사례 선정을 위해 진행된 예비 조사의 

성격을 지닌다. 당시 서울연구원의 여섯 개 연구실 중 네 개 연구실인 도시사회연구실, 

시민경제연구실, 도시경영연구실, 도시공간연구실에서 인터뷰 대상자 한 명씩을 선정했

다. 적절한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서울연구원 원장, 실장들과 연구위원들과의 

비공식 만남을 통해 얻은 정보를 활용했다. 교통시스템연구실과 안전환경연구실 연구

위원을 인터뷰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박원순 시정 초기에 토건주의적 물리적 

개발이 강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정된 인터뷰 대상자들은 모두 박원순 시정의 핵

심 정책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던 연구위원들이며, 이 중 두 명은 핵심 정책에 대해 우

호적이었지만 나머지 두 명은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지닌 연구자들이었다. 이들에게 

박원순 시정의 분야별 대표적인 정책들이 무엇이며, 그 선정 이유가 무엇인지, 그 정

책들의 의미, 성공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질문하였다. 공무원 한 명과의 예비 인터뷰

에서는 이명박 및 오세훈 시정과 박원순 시정과의 차이점이 무엇이며 공무원들이 각 

시정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문의하였다. NGO 활동가들에게는 참여시정이 실질적으

로 구현되고 있는지 그 의미와 한계가 무엇인지를 질문하였다. 

박원순 시정의 철학 및 비전과 정책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갱신하기 위해 

서울시 비서실 공무원을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세 차례 면담했다. 또한 2021년 

초에 서울시 복지정책과 참여예산제에 대한 평가를 위해 사회정책 분야 교수 두 명을 

인터뷰했다. 이 중 한 명은 서울시 복지정책 전반에 대해 자문 활동을 활발히 한 사회

정책 전문가이다. 이 면접대상자에게는 박원순 시정의 복지정책의 특성, 대표적인 성공 

및 실패 사례, 보편과 선별 복지 논쟁, 서울시 복지예산, 서울시 복지정책의 한계에 대

해 질의하였다. 또 다른 재정과 복지정책 전문가에게는 서울참여예산제의 배경, 진행과

정, 현황, 의미 및 한계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질문하였다. 

총 10명이라는 제한된 수의 인터뷰에 근거한 정책사례 선정은 한계를 지닐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박원순 시정의 주요 정책을 다룬 

시정 백서를 참조하였다. 이 백서에는 서울시민의 일상을 개선하는데 노력한 61개의 

정책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다음의 백서 서문의 인용에서 보이듯 시민의 일상성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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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되고 있다. “서울혁신백서에는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 달려온 지난 10년간 서울시

의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서울을, 그리고 서울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또 시민의 삶은 

과연 어떻게 달라졌는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시민이 사랑하고, 시민의 

손으로 바꿔 나갈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함께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서울특별시, 2020: 3). 이 백서에서 소개된 정책사례와 앞의 전문가 인

터뷰에서 박원순 시정의 대표 정책으로 추출된 정책사례에 모두 포함된 정책사례들 중 

일상도시론의 네 가지 정책 방향성과 관련이 있고 전문가들에 의해 성공적이었다고 평

가받거나 큰 논란이 있었던 정책들이 이 논문의 정책사례(11개)로 최종적으로 선정되

었다. 이들 정책사례에 대한 평가는 기존 연구들과 인터뷰에 근거했음을 밝힌다.

Ⅱ. 일상도시론의 인식론적 전환과 정책적 제안들

일상도시론은 모든 도시의 다양성과 복잡성에 주목하면서,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소수의 서구 거대 도시의 작은 요소들과 특징을 일반화시킨 서구의 현대도시이론들을 

비판한다(Robinson, 2006, 2008, 2016). 이러한 로빈슨의 비판처럼 서구의 현대도시

이론들은 각 시대를 풍미했고, 관련 정책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동(policy mobility) 

모방 되는 현상을 낳았다. 이 중에서 사센(1991) 교수에 의해 주창된 세계도시와 

2000년대 초기 영국의 랜드리(2000) 교수와 미국의 플로리다(2002) 교수가 제시한 창

조도시가 모범적인 정책 기준(best practice)으로 인식되면서 대표적인 현대도시이론

으로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30년간의 세계도시 및 창조도시의 정

책실험 결과는 긍정적이지 않았다. 초국적 기업의 관리자와 금융인이 세계도시의 수혜

를, 창조계급이라 불리는 고소득 전문직 계층이 창조도시의 혜택을 대부분 누리면서 

양극화가 심화되었을 뿐 아니라, 타 도시로의 정책 이전 효과 역시 거의 없었다는 비

판이 제기되었다(Peck, 2005, 2006; Gibson and Klocker, 2005; Rantisi et al., 

2006; Malanga, 2004; Glaeser, 2005; 이용숙⋅최정인, 2012; 김동완, 2008). 많은 

학자들이 세계도시론과 창조도시론을 비판했지만, 이들은 개별 도시론만을 비판했을 

뿐, 서구 중심적인 기존의 도시론 자체에 대해 근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일상도시’(Ordinary Cities) 논의는 서구 중심적인 기존의 도시론을 인식론적

으로 비판하면서 서구 중심적 논의를 일반화시키는 것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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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대성과 개발주의에 대한 인식론적 비판 

로빈슨은 근대성을 찬미하고 도시개발의 문제에 몰두하는 현대도시이론들이 도시 

근대성(urban modernity)과 개발주의(developmentalism)를 양대 축으로 삼으면서, 

도시를 도시이론을 생산하는 장소이며 개발주의적 개입의 대상으로 바라본다고 설명한

다. 이러한 도시에 대한 이해는 매우 도구적일 뿐만 아니라 근대성에 대한 견해 역시 

단편적이고 위계적 개발주의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일상도시론에 따르면 현대

도시이론들에 깊숙하게 뿌리박혀 있는 오류는 ‘전통’과 ‘근대’를 반대 개념으로 바라보

면서 이 개념을 개발주의와 결부시켜 도시들에 대해 위계적인 서열을 가정한다는 점이

다. 일상도시론은 먼저 현대도시이론 중 최초로 근대와 전통의 이분법을 제시한 20세

기 초 시카고학파의 근대성 개념을 비판한다. 로빈슨에 따르면 시카고학파는 근대성으

로 성격 지워지는 서구 도시는 새롭고 혁신적이며 역동적이지만, 나머지 도시들은 전

통적이고 원시적이라고 대비시키면서(Park, 1952), 근대성에 대한 서구 도시들의 자기

규정을 고착화했다(Robinson, 2006). 또한 이러한 근대성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는 서

구와 비서구 도시들을 위계적으로 분할시킴으로써 발전과 저발전이라는 식민주의적이

고 신제국주의적인 권력관계를 공고히 했다는 것이다(Robinson, 2006).

이렇듯 도시를 이분법적으로 이해하는 시카고학파를 비판하면서 로빈슨은 도시의 

삶의 성격을 규명한 게오르그 짐멜(Georg Simmel), 로버트 파크(Robert Park), 루이

스 워스(Louis Wirth)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 연구들이 묘사하는 현대도시

는 큰 충격과 도전에 직면해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들 간 상호작용의 밀도가 높으며 

떠들썩하게 새로움을 창출하는 곳이다. 이러한 현대도시에서 생존하기 위해 도시인은 

타인에 무관심하거나(indifferent) 심드렁할(blase)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로

빈슨은 이러한 도시인의 성격이 파리, 베를린, 시카고라는 소수의 몇몇 도시에서만 관

찰된 경험을 일반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Robinson, 2006).

이러한 일반화의 오류를 비판하면서 로빈슨은 그동안 덜 주목받고 잊혀졌던 1940

년대에서 1960년대 사이 도시인류학자들의 비교 도시이론들에 주목한다(Robinson, 

2006). 이들 연구에서는 세계 많은 도시에서 나타나는 근대성은 그 성격과 특성이 매

우 다르고 복잡하며 도시에서 사는 방식과 도시에 관한 생각 역시 매우 다양하다는 것

이다. 도시 내에서 관계를 맺는 방식과 삶의 방식이 시카고학파가 기술하였던 개인주

의적이고 무질서하며 자본주의적 사기업 논리가 지배적인 것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도시에 따라 관계 맺는 방식이 더 사회적이고, 아노미를 덜 양산할 수 있으며, 

사기업에 덜 의존적이고 덜 상업화된 도시들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로빈슨은 맨체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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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파인 아프리카 인류학자들의 연구들이 도시인의 성격에 대한 다른 시각을 제공하고 

있음을 환기하면서(Mitchell, 1969, 1973, 1987; Gluckman, 1961; Magubane, 

1968), 중앙아프리카 잠비아 도시인의 사례를 소개한다(Robinson, 2006). 이들 연구

에 따르면 잠비아 코퍼벨트의 도시인은 아는 사람이 없는 도시에서 생존하기 위해 이

웃사촌을 만들면서 연결망을 찾으려 노력하고 정성껏 이웃을 양육하며 공동체를 이루

면서 차이를 수용했다는 것이다(Mitchell, 1973; Robinson, 2006). 그뿐만 아니라 

북유럽에서도 도시인들이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정서적으로 상호 의존적인 삶을 영

위해 갔음을 지적한다(Robinson, 2006). 20세기 중국 근대 도시나 모스크바에서도 

다른 계층이 공존하는 공적인 공간으로서 도시의 모습이 관찰되었음을 소개하면서, 일

상도시론은 더욱 사회적이고 더 다양하며, 아노미를 덜 발생시키며, 민간분야에 덜 의

존적인 다른 도시의 존재를 인정해야 함을 주장한다(Hertz, 2001; Lee, 2001; 

Caygill, 1998; Buck-Morss, 1989; Robinson, 2006).

일상도시론은 근대적이고 국제적인 도시 디자인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모방되는 

현상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특히 뉴욕 스카이라인이 도시 근대성의 아이콘으로 부상

하면서 전 세계도시로 확산되었고 다른 도시들의 모방적 혁신을 결과했다고 주장하는 

논의를 비판한다(Robinson, 2006). 로빈슨은 뉴욕 스카이라인 역시 유럽의 건축적 유

산을 참조⋅학습한 것임을 밝히면서, 도시 근대성의 문화적 관행과 그 인공물들의 전

파와 순환에 대한 비판적 담론을 제시한다. 서구 도시들이 현대도시로 표본화되었지만, 

서구 도시 역시 새로운 종류의 건조환경(built environment)을 창조하기 위해 세계 

다른 많은 곳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사실을 밝힌다(Robinson, 2006).

일상도시론은 20세기 말에 논의된 도시 간의 흐름(flow)과 네트워크에 초점을 두는 

세계도시론(global city approach)도 비판한다. 세계도시론이 도시 내 특정 종류의 

경제 네트워크에 연결된 도시의 작은 요소들에 초점을 둠으로써 경제적 환원주의에 빠

지게 된다는 것이다(Robinson, 2006). 또한 세계도시론은 경제활동의 국지적 집적 현

상과 도시 내 사회적 삶의 파편화에 초점을 두면서, 정치적인 쟁론의 장이며, 경제활

동의 플랫폼이고 정치적 재분배의 장으로서의 도시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간과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도시론 이후 도시이론가들이 도시를 위계적으로 순위 매기는 

위계적인 범주화가 시작되었음을 비판한다(Robinson, 2006). 이렇듯 현존하는 도시이

론들은 도시 사이의 수직적 관계를 전제하면서 그들을 분류하고 서열화하는 한편, 역

동성과 혁신성을 서구 도시의 전유물로 묘사하는 반면에 기타 도시들을 ‘모방적

(imitative)’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서구 도시에 대한 이러한 편향은 서구 글로벌 도

시로 대표되는 성공적인 도시들과 가난한 도시들로 대표되는 쇠퇴하고 절망적인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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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분법을 양산했으며, 가난한 도시로 하여금 서구 도시를 모방하는 징벌적 추격의 

게임을 하도록 강요한다는 것이다(Robinson, 2006).

로빈슨은 도시 서열화와 추격의 게임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도시 본질에 천착할 것

을 제시한다(Robinson, 2006). 산업화와 더불어 성장한 근대 이후의 도시는 경제성

장, 무역, 분업, 집적, 전문화 등의 복합적인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인간 생활의 정치, 

사회, 문화, 행정 등 다양하고 복잡한 활동이 상호작용하는 복합적인 관계의 집합체이

다. 따라서 도시를 몇몇 특징으로 규정하고 이에 근거해 분류하고 서열화하는 행위는 

도시의 본질적 특징을 외면하게 만들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도시 간 위계적인 분할

(hierarchical division)보다 다양성으로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한

다(Robinson, 2006).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로빈슨은 서구 몇몇 도시의 정책들만을 무분별하게 모방

하는 정책이전(policy transfer)과 정책모방(policy copying)의 풍조를 식민주의적 행

태라고 비판한다. 이러한 행태를 극복하기 위해 소수의 도시만 주목하기보다 도시발전 

방식의 다각화를 제안한다(Robinson, 2006). 다각적인 발전 방식을 추구하기 위해 모

범적인 정책 기준만을 모방하는 이전의 방식에서 전환해야 함을 주장한다. 이러한 전

환은 서구 글로벌 도시에서 타 도시로의 정책이전⋅정책학습뿐만 아니라 비서구권 도

시에서 서구 도시로의 정책이전⋅정책학습도 가능하게 만든다. 한마디로 일방향적인 

정책학습이 아닌 쌍방향적인 정책학습을 강조한다. 

결과적으로 일상도시론이 주장하는 다양성에 대한 인정은 결국 도시개발에 대한 서

구의 지식을 보편적인 것이 아닌 맥락 의존적인 지식으로 편협화시키는

(parochialising western knowledge) 인식론적 전환을 의미한다. 일상도시론이 강조

하는 또 다른 인식론적 전환은 도시에 대한 관점이다. 일상도시론은 도시를 보통의 일

상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도시에는 부자와 빈자, 노인

과 청년, 부유한 지구과 낙후 지구가 공존하며 다양한 특성이 병존하기 때문에, 도시

를 특정 계층을 위한 특정 성격의 도시로 규정하는 것은 도시의 본질적 성격과 그 속

에 일상화된 평범한 사람의 삶을 외면하는 것이다. 도시에는 세계도시론이 강조하는 

글로벌한 기업인과 금융인, 상류계급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정치⋅문화적

으로 매우 다양한 계급과 계층이 공존한다. 따라서 일부의 특수함이 아닌 모두의 다양

성을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 도시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가 

도시 각각의 고유한 미래에 대해서 창의적으로 상상할 수 있게끔 하여 새로운 가능성

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Robinson, 2006). 이렇듯 일상도시론은 도시 삶 속에서 계

층적,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과 도시 간의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하고, 도시발전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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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자신들의 터전을 가꿔나가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주장한다(Robinson, 

2006, 2008).

2. 일상도시론의 정책적 제안

로빈슨은 일상도시를 독특하고(distinctive) 다양하며(diverse) 여러 이해관계가 각

축하는(contested) 정치적 재분배의 장으로 보면서 도시발전의 새로운 방식을 찾는다

(Robinson, 2006). 도시발전의 새로운 방식은 도시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모두 고려할 

때만 가능하다고 보면서, 로빈슨은 네 가지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한다(Robinson, 

2006). 첫째, 정책을 입안할 때 그 도시의 고유한 맥락에 대한 고려를 통해 그 도시에 

적절한 문제 해결책을 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경험되고 실험되는 창의적

인 자원들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다양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연대 및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제도화를 강조한다(Robinson, 2006). 셋째, 도시 경제

성장의 이슈와 빈곤, 불평등 및 통합 등의 사회적 이슈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성장

정책이 재분배정책과 함께 추진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도시 번영을 위해 

경제적 다양성(economic diversity)을 활용하여 도시화경제의 번영을 추구한다.2)

1) 도시 고유의 본질적 문제와 세계주의적 영감

일상도시론은 세계의 모든 도시를 보통의 일상도시로 바라보며, 잠재적으로 모든 도

2) 이러한 네 가지 정책 방향성은 하나의 연구 논문에서 정책 분석틀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Robinson(2006)의 책 도입부, 1장, 4장, 5장과 6장에서 논의된 것을 본 연구의 저자들이 

정리한 것이다. 로빈슨은 책에서 네 가지의 큰 정책적 방향성만을 추상적으로 제시했을 뿐, 
그 정책적 방향 아래 구체적인 하위 범주들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일상도시론이 기존 서
구 도시론에 대한 비판 담론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세계도시론이나 창조도시론

에 비해 일상도시론에 대한 후속 연구들이 적은 편이며 일상도시에 대한 사례 연구도 활발
히 진행되지 않았다. 일상도시에 대한 몇몇 후속 연구들은 일상도시로의 전환의 적절성 혹
은 로빈슨의 세계도시론에 대한 비판의 적절성에 대해 논증하는 이론적인 논문들이다

(Bunnell & Maringanti, 2010; Jayne, 2013; Maringanti, 2013). 일상도시의 사례를 분
석한 기존 연구들도 네 가지 정책 방향성 중 한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 사례를 분석하였을 
뿐 네 가지 정책적 방향성을 모두 포괄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연대 및 협력의 거버넌스

에 초점을 맞춰 도시 내 이민자들의 일상에서의 저항을 사례로 분석하거나(Hall, 2015), 도
시화경제에 초점을 맞춰 중국 소도시들이 연결되고 성장하는 과정을 분석하거나(Qian & 
Tang, 2019),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더반과 요하네스버그 도시 사례를 성장과 재분배에 초

점을 맞춰 분석하였을 뿐이다(Robinson, 2008). 따라서 이 연구의 차별성은 일상도시론이 
제시한 네가지 정책 방향성을 근거로 서울시 정책사례를 포괄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이며, 소
도시가 아닌 거대도시에서의 일상도시 실험 사례를 분석했다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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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창의적이고 역동적일 수 있다고 본다(Robinson, 2006, 2008). 따라서 도시발전

을 위한 정책은 그 도시의 고유성에 대한 고려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고유성

을 파악하기 위해 도시가 처한 상황과 직면한 문제에 대한 통렬한 성찰이 필요하며 그 

상황과 문제에 적합한 정책들을 그 도시의 정부와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 모색하는 것

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평범한 도시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불공정함이 그 도

시의 핵심적인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범한 시민들의 문제의식을 파악하

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사안일 수 있다.

평범한 시민의 입장이 정책에 반영되려면 정책입안자와 도시관리자들의 도시에 대

한 관점 역시 변화되어야 한다. 정책입안자들이 도시를 ‘시민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미래를 조각해내는 생명력이 있고 역동적인 곳’으로 바라봐야 그 도시가 지닌 고유의 

특색과 이점을 찾을 수 있으며, 더 창의적이며 적실성 있는 정책개입이 가능하다고 본

다(Robinson, 2006). 창의성의 원천을 시민으로부터 찾는 이러한 주장은 창조도시의 

첫 번째 필요조건으로 시민들의 개방성과 상상력을 강조하는 랜드리(2000)의 관점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 창의성이 외부로부터 이식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 내부 시민들의 

상상력과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한다는 인식은 그 도시 맥락과 그 도시 고유의 본질적 

문제에 대한 이해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일상도시론의 도시 고유의 본질적 문제

에 대한 강조는 다른 도시들의 경험을 그대로 재생산하는 모방정책과는 차별화된다. 

물론 다른 도시의 정책적 경험이 문제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줄 수 있지만, 이는 참고 

사항일 뿐이다. 특히 상이한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다른 도시의 정책을 그대로 모방, 

이식하려는 행위는 그 도시가 안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외

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타 도시들의 경험을 모방하고 이식하는 행위가 복잡한 

도시를 일상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일상도시론은 정책을 만들 때 도시 고유의 맥락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세계주의적 

영감(cosmopolitan inspirations)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강조한다(Robinson, 

2006). 이는 그 도시에 연결된 더 광범위한 초국적 네트워크(transnational 

networks)를 활용하여 정책 원천의 다양성을 추구하라는 것을 의미한다. 전 세계적으

로 실험되고 있는 정책 경험과 전 세계에 있는 도시 일상생활의 창의적인 자원들을 참

조한다면 더 창의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일상도시론

은 국제도시자문가들이나 국제개발기구들에 의해 제시된 서구 편향의 정책적 제안들과 

모범적 기준에 대한 정책 이전을 강요하는 신자유주의적인 정책 환경을 비판한다

(Robinson, 2006, 2008, 2016). 이는 서구 지향적인 편협된 개방성을 강조하는 신자

유주의적인 환경을 비판하는 것이며 다양한 초국적 네트워크에 연계된 개방성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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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창의적인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더욱 광범위하고 코스모폴리

탄적인 자원들을 탐색해야 함을 주장한다(Robinson, 2006, 2008).

2) 연대 및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제도화

일상도시론은 도시 미래를 기획하고 비전화(visioning)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

계 집단들 간의 경쟁, 다툼과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본다(Robinson, 

2008). 이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도시 공통재(commons)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상이한 이해들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로 인한 이견, 갈등, 충돌이 발생하는 

현실을 외면하거나 방치하지 않고 이를 인정하면서, 일상도시론은 차이에 대한 상호존

중과 연대와 협력의 수평적 관계 구축이 중요함을 밝힌다. 상호존중과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으로 하나로 수렴되는 세계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Robinson, 2006). 하나로 균질화시키는 세계주의는 다양성의 가치를 담을 수 없으므

로 로빈슨은 제임스 클리포드(James Clifford, 1997)의 개념인 변화와 차이를 인정하

는 불일치의 세계시민주의(discrepant cosmopolitanisms)를 수용한다(Robinson, 

2006). 보편적이고 균질화되는 코스모폴리탄적인 충동에 의해 주도되기보다는 어긋나

고 모순될 수 있는 불일치의 세계시민주의 개념을 받아들인다면 상호존중과 연대의 가

치가 보장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도시들에 있어서 다양한 세계시민

주의가 발현될 수 있고 다양한 도시 맥락들이 공존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Robinson, 

2006).

이러한 개념에 근거하여 정치⋅문화⋅사회적 배경과 관점이 다양한 주체들이 도시 

미래의 비전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연대와 협력의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여야 함을 

주장한다. 따라서 일상도시란 정치와 문화 지향이 다른 사람들도 포용할 수 있는 세계

시민의 도시이다. 일상도시에서는 모든 시민이 자신의 계급적, 문화적 배경과 상관없이 

동일한 기회를 가지고 자신의 삶에서 충분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일상도시

에서는 사회의 모든 부문의 구성원들이 시민, 사회, 경제, 정치적 활동뿐만 아니라 의

사결정과정 등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된다(United 

Nations Division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2015; Robinson, 2006). 이

러한 일상도시는 이반 일리치(Ivan Illich, 1973)가 주장하는 강자와 약자가 공존하며, 

소비문화의 다양성이 모자이크처럼 연결된 자율공생의 공동체(convivial community)

와도 맥을 같이한다(Illich, 1973). 이러한 공동체는 역동적일 뿐만 아니라 도시민에게 

소속감과 안정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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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장과 재분배 

일상도시론은 도시의 경제적 번영을 위해 성장과 재분배정책을 동시에 추구해야 함

을 강조한다(Robinson, 2006). 많은 도시에서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서비스 개선책보다 경제성장을 위한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이 우선시 되

었던 점을 비판하면서 두 전략의 양립 가능성을 주장한다. 도시 내 모든 거주자의 삶

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저기준을 만드는 재분배정책이 성장정책과 양립할 수 있다

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도시 내에서 더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사회통합을 고려하

고 빈곤을 퇴치하며 기본 서비스를 전달하는 재분배정책들이 성장과 함께 갈 수 있다

고 본다(Robinson, 2006, 2008). 도시 미래에서 삶의 질 의제는 매우 중요하기에 성

장정책과 더불어 재분배정책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일상도시론은 사회적 관계나 사회통합에 대한 고려 없이 도시의 경제성장을 위해 

외부 자본투자 유치에만 전념했던 기업가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비판한다

(Robinson, 2006). 1980년대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도시정책이 자본 유치에 초점을 

두는 기업가적 전략을 추진했는데, 이 전략이 미국 전후 사회적 타협을 무효화시켰을 

뿐 아니라 불평등(inequality)과 분리 차별(segregation)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지적한

다(Robinson, 2006). 신자유주의적 정책들로 인해 연방과 주와 지자체 간의 관계들이 

재정립되면서 신로칼리즘(new localism)이 부상했으며 대도시권의 분열(metropolitn 

fragmentation)이 초래되었음을 비판한다. 이러한 대도시권의 분열은 공공자원과 사

회적 필요 사이의 공간적 부조화(spatial mismatch)를 발생시켰고 지역 이기주의를 

낳았다는 것이다(Robinson, 2006). 그 결과 계획, 재분배, 경제통합을 위한 대도시권 

차원에서의 새로운 제도와 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로빈슨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1980년대 미국과 영국의 도시들에서 추진된 기업가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사회통

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도시경제를 부흥시키는 데에도 성공적이지 

못했다(Robinson, 2006). 오히려 그 이후 미국과 영국의 여러 도시에서 시도되었던 

재분배정책이 성장에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을 뿐 아니라 사회통합에 기여했다는 사실

을 제시하면서 성장 및 재분배정책의 양립을 주장한다(Robinson, 2006). 이러한 주장

은 경제적 빈곤층과 사회문화적 한계 계층에 초점을 두고 도시의 경제순환시스템을 구

축해야 한다는 주장과도(Gough and McGregor, 2007; Rauniyar and Kanbur, 

2009) 맥을 같이한다. 포용도시(inclusive city)론과 정의도시(just city)론 역시 도시 

내 불평등 완화를 위해 재분배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할 정도로 불평등 해소와 사회통합

의 이슈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Fainstei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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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도시론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재분배정책으로는 빈곤 완화를 위한 생계유지 지

원책과 기본적인 사회서비스 제공 등이 있다(Robinson, 2006, 2008). 생계유지 지원

책은 주택, 숙련, 노동력, 사회적 네트워크, 가족 관계, 공동체에 기반을 둔 사회적 자

본 등과 같은 생계 자산들(assets for livelihoods)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의미한다. 

사회적 서비스 제공은 보육 서비스 및 하수처리시설 제공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요하네스버그는 경제 번영을 위해 경제활동의 중심지에 경쟁적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정책과 함께 도시 전역에 기본적 인프라인 하수처리시설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정책

과 에이즈(AIDS) 지원 및 저소득층 일자리를 마련하는 재분배정책을 추진하면서 성장

을 성공적으로 견인해 나갔다(Robinson, 2006).

4) 다양성 활용을 통한 도시화경제의 번영

일상도시론은 다양성이 도시경제의 번영과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Robinson, 2006; Buck et al., 2002; Markusen and Gwiasda, 1994). 도시이론

가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의 주장을 소개하면서 다양성이 어떻게 경제성장과 혁

신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제시한다. 제이콥스에 따르면 도시 내에서 경제적 다양성

(economic diversity)과 사회적 차이(social differences)에 대한 관용이 일상화되면 

다양한 사람들과 인재들이 그 도시로 유입되어 새로운 활동들과 혁신을 창출한다는 것

이다(Jacobs, 1965). 반면에 분리와 차별이 공공연히 행해지는 도시는 활력 부족으로 

쇠퇴할 수 있다. 제이콥스는 다양성의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면서 다양한 이웃들의 존

재와 비즈니스 환경의 물리적 공존, 다양한 활동의 공간적 집중이 사회적, 경제적 효

과들을 긍정적으로 발생시킨다고 보았다(Jacobs, 1965). 하지만 제이콥스의 예상과는 

달리 LA나 보스턴의 경우 분리 차별이 만연하지만, 도시의 경제적 성장과 혁신이 지속

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일상도시론은 근린(neighbourhood) 차원으로 경제적 다양

성의 논리를 국한시키는 제이콥스의 주장을 비판한다(Robinson, 2006). 일상도시론은 

경제적 다양성이 오히려 대도시 차원에서 더 특별한 장점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근린 차원보다는 대도시 차원에서 경제적 다양성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

한다.

이러한 대도시의 경제적 다양성의 관점에서 일상도시론은 클러스터론이 제시하는 

정책의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클러스터론은 특정 산업으로 특화되고 국지적인 지

역에 착근된 기업 간 네트워크가 도시 경쟁력의 비결임을 강조하면서 로컬한 학습 네

트워크와 협력,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클러스터론은 한 산업으로 특화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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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경제(localization economies)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클러스터 정

책의 긍정적 효과는 매우 소수의 도시에서만 향유되었음을 비판하면서, 일상도시론은 

도시경제 정책에 있어서 전문화된 지역화 경제와 더불어 다양한 산업과 활동이 함께 

공존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도시화경제(urbanization economies)의 중요성

을 강조한다. 다양한 종류의 기업 및 산업과 활동의 집합체인 도시화경제를 성장을 위

한 플랫폼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영국 런던의 경쟁력은 특정 산업으

로 특화된 전문화된 클러스터(지역화경제)의 효과에서 나오기보다는 세계적인 네트워크

들과 연결되고 영국 내 다른 지역과 연계되며, 런던 도시 내 비공식 부문들과 연결된 

일반화된 집적 경제(generalized agglomeration economies), 다시 말해 도시화경제

의 이점에 기인한다(Robinson, 2006).

일상도시론은 전문화(specialization)의 중요성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전문화와 다

양성(diversity) 모두 경제 번영에 중요함을 인정한다. 다양한 경제(diverse 

economies)가 경제성장과 혁신을 촉진 시킬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도시

발전을 위해 최첨단의 글로벌 섹터를 육성하는 것만큼 오래된 산업과 다소 덜 역동적

이어도 고용 창출을 지속해서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

다. 도시 내 공식 경제활동뿐 아니라 공식 부문에 연결되어 있는 비공식 부문들을 정

책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공식 부문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더 광범위한 지

역으로의 재분배 효과를 낳아 도시의 경제 번영에 도움이 된다(Robinson, 2006).

Ⅲ. 일상도시론의 관점에서 박원순 시정 분석하기

1. 서울의 고유성에 근거한 정책

앞서 검토하였듯 일상도시론은 정책의 출발점으로 도시 고유성에 대한 인식을 강조

한다. 모든 도시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환경의 고유한 조합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며 이러한 고유성 때문에 도시는 위계와 순위가 매겨질 수 없는 일상적인 공간

이 된다(Robinson 2008). 도시의 고유성은 그 도시가 형성되어 온 역사적, 문화적, 

자연환경적 조건에 따라 경로의존적이며 이로 인하여 도시 만의 고유한 문제가 드러난

다. 이 절에서는 박원순 시정에서 주목한 서울의 고유성을 크게 역사⋅문화적 측면과 

현재 서울의 고유 문제에 대한 대처로 나누어 살펴본다. 전자의 사례로 역사도심기본

계획을, 후자의 사례로 다양한 생활밀착형 정책실험을 검토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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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사도심기본계획

역사도심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는 서울의 역사적, 문화적 고유성에 착안한 계획이지

만 동시에 자생과 복원에 근거한 도시재생이라는 점에서 사회경제적 문제와 분리될 수 

없다. 이전의 민선 서울시정이 대체로 뉴타운,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같은 물리적 기반

시설과 주택 건설에 치중한 대규모 재개발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 도심 고밀도 재개발

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 재개발 예산 증대로 인한 재분배 정책의 

축소, 도시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의 난립, 근현대 건축물과 같은 문화적 자산

의 철거와 같은 문제를 초래하였다(장남종⋅양재섭 2008; 최병두 2014; 변창흠 

2014). 반면 박원순 시정은 서울의 산과 강, 조선 정도의 문화자원, 근⋅현대 건축물

을 십분 활용하고자 하였다. 

역사도심기본계획은 한양도성을 경계로 서울의 구도심과 신도심을 구분하고 구도심

은 철거식 개발이 아닌 기존의 역사⋅문화자원과 자연적 랜드마크를 유지⋅활용하면서 

역사성과 장소성을 복원하는 방식으로 구상되었다. 서울 도심부 계획에 구획의 기준으

로 한양도성의 개념을 처음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서울의 고유성을 인식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기세황⋅박소현, 2019). 한양도성을 경계로 설정한 역사도심관리계획은 

2015년에 수립되었다. 서울도심에 대한 기본계획은 2000년 “서울 도심부 관리 기본계

획”으로 처음 수립되었으나, 2004년 청계천 복원에 따라 발전계획이 대폭 수정되었다. 

청계천 복원 당시의 계획은 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건물의 높이와 용적률을 완화하고 

청계천 주변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성격이 강하였다(서울특별시, 2004). 이는 청

계천을 도심의 자연적 랜드마크로 인식하였다는 의미가 있으나 원형과 거리가 먼 방식

으로 복원되었으며, 용적률 완화는 청계천 주변 을지로 및 종로 일대에 대규모 건축물

이 난립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이 과정에서 과거 건축물이 다수 철거되었으며, 세운상

가나 수표교와 같은 기존 도심의 근⋅현대 건축물과 역사⋅문화 자원이 활용되지 못하

였다. 

반면에 2015년의 역사도심기본계획은 “일상적이고 낡은 건물이 유지되는 도심이 공

동의 기억을 통하여 서울시민을 묶어줄 수 있는 공간”임을 강조하면서, 1990년대 남

3) 물론 이러한 두 가지 사례 외에도 서울의 고유성에 대한 인식과 대응은 다양하게 진행되었
다. 도시의 고유성은 비단 역사적, 문화적, 환경적 맥락뿐만 아니라 이러한 맥락에서 만들어
진 현재의 다양한 문제를 아우른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택문제와 불평등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과 다양한 재분배정책이 박원순 시정에서도 추진되었다. 다만 이는 
재분배에 관한 3절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루고자 하며, 1절에서는 고유성에 주목한 사례로 
역사문화적 측면과 일상에 관련된 불편한 문제에 주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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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제 모습 찾기와 북촌, 인사동 보전과 같은 역사적 장소를 활용한 도시재생 경험을 

바람직한 선례로 제시하였다(서울특별시, 2015a: 4-5). 따라서 철거재개발을 통한 경

제적 활력보다 역사성과 장소성의 회복을 통한 재생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도심을 

경복궁 서측, 북촌⋅인사동⋅돈화문로 구역, 대학로 인근, 세종대로 인근, 세운상가 인

근, 동대문 주변, 남산 주변의 7개 권역, 18개 세부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역사⋅문

화자산에 부합하는 세부 전략을 제시하였다. 대표적인 과제와 사업으로 기존 근현대 

건축자산 발굴 및 목록화, 서울의 옛길과 물길 보전, 한옥밀집지역 복원과 관광 자원

화,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등이 제시되었다(신희권, 2020; 서울특별시, 2015a)

명동국립극장이나 배재학당과 같은 기존에 알려진 근현대 건축물 외에도 이화동 마

을박물관, 미화이발관, 서촌의 대오서점 등 크고 작은 생활 유산을 목록화하고 관리지

침을 정한 동시에 해당 공간에 전시 및 아카이브 센터 조성을 유도하여 무형의 생활자

산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옛길 및 물길 복원의 일환으로 피맛골과 백운동천, 남

소문동천, 삼청동천 등의 원형을 복원하거나 단기 복원이 어려운 경우 옛 물길임을 표

시하여 이전의 청계천 복원이 간과하였던 역사적 원형과 장소성을 회복하려 하였다. 

이는 청계천복원 마스터플랜에도 연계되어 추진되었다(서울연구원, 2014a). 또한 역사

도심기본계획에서는 2004년에 완화된 건물 높이 규정을 다시 손보았는데, 이 역시 서

울의 고유성을 확립하면서 이전 시정에서 추진된 도심 재개발로 인해 훼손된 도심 경

관을 보존하려는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2004년 도심부 발전계획이 건물 높이를 완

화하여 최고 높이를 기준 높이 개념으로 전환하고 정비 사업 시 20m를 추가로 제공

해 고층 건축물이 난립한 반면, 역사도심기본계획에서는 내사산 중 가장 낮은 낙산의 

높이인 90m를 넘지 않도록 다시 제한하고 권역별 높이 제한을 검토하였다(서울특별

시, 2015a). 이는 도성에서의 조망성을 확보하고 저층 주거지 경관을 개선하는 동시에 

산지가 많은 서울의 지리적 특성이 도시 경관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게끔 하는 조

치였다.

헌책방을 활용해 도시재생에 성공한 영국의 헤이온와이(Hay-on-Wye)나 지역의 경

마전통에 창안해 승마공원을 개발한 독일 트위스테덴(Twisteden)과 같은 성공적인 도

시의 선례를 살펴보아도 도시 고유의 자산과 동떨어진 문화산업 육성은 성공한 바가 

거의 없다(Landry, 2000). 이러한 점에서 서울 도심의 역사자원을 활용하여 재생사업

을 추진한 것은 유의미한 방향 전환이다. 크고 작은 생활유산을 보전하려 하였다는 점

에서 일상성과 장소성 회복에 초점을 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현재의 역사도심

기본계획에 대한 비판적 견해도 적지 않다. 

먼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역사도심기본계획이 역사⋅문화유산 발굴과 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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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성 복원에 초점을 두면서 주거기능 회복과 정주 인구의 경제활동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으며, 도시생태계 조성과 유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동화 현상이 해결되지 않았다

는 비판이다(최원우⋅신중호⋅김도년, 2021). 역사도심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도시재

생사업이며, 따라서 도심의 정주 인구를 늘려 도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에도 이러한 시도가 부족하였다. 역사도심의 인구밀도는 서울시 평균 밀도의 1/3 수준

이며 대체로 역사도심 외곽인 세종로 인근과 회현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도심의 

높은 접근성과 여가⋅문화시설을 고려하면 도심은 젊은 1인 가구 및 고령 가구에게 

매력적인 주거 공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을 살리지 못하면서 역사도심은 

거의 관광과 상업용도지구로 한정되게 되었다. 역사도심기본계획의 목표 중 하나로 ‘특

색있고 살기 편한 도심’을 제시하면서 상업지역 내 도심형 주거 공급 확대, 마을 단위 

주거환경개선 추진과 같은 지원 전략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현재까지도 역사도심 대상

지 내 주거용 건물의 비중은 약 19.4%로 이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최원우⋅신

중호⋅김도년, 2021). 따라서 도시민의 일상성 개선을 강조하는 일상도시의 관점에서 

정주인구를 늘릴 수 있는 과제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복원의 대상이 대체로 역사상의 특정 시점, 즉 조선의 유적에 한정되어 역사

를 문화의 영역에 포함시켜 체험하게하는 한계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 재생유도가 결국에는 관광과 장소 마케팅에 주력하여 도심에 현대

적인 민속촌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유지원⋅김영재, 2020). 앞서 소

개한 생활유산 및 근현대 건축물을 발굴 및 목록화하려는 노력이 제시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역사도심의 주요 유적은 조선시대의 왕조와 관련된 문화재가 주를 이루며, 공

동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한 시

대의 대표적인 점, 선 단위의 건축유산 복원에 그치게 되었다. 이는 또 하나의 만들어

진 전통(invented tradition)에 불과하며, 어떠한 유산을 보전하고 기억할 것인지, 이

러한 유산을 현대의 풍경과 정취에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부족하였

다. 이 점을 해소하려면 역사도심 개발과 관련된 맥락과 지역의 정체성, 시대적 기준

과 변화, 최근 건축물과의 관계 속에 유산 발굴 및 보전 방향을 시민과 함께 숙의할 

필요가 있다.

2) 다양한 생활밀착형 정책실험들

도시가 일상성을 지향하면 세계도시의 정책을 모방하는 것에서 벗어나 다양한 도시

의 정책실험을 참고할 수 있게 된다. 뉴욕, 도쿄, 런던 등 세계도시의 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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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reotype)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특성을 인식하여 서울의 정

체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국내⋅외 정책실험들을 검토한다면, 서울의 고유 문제를 창의

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서울의 고유성과 세계주의적 

영감은 논리적 모순이 아닌 공존 가능한 일상도시적 아이디어이다. 박원순 시정에서는 

이러한 세계주의적 영감에서 다양한 생활밀착형 정책실험들이 추진되었다.

도시재생과 근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일본의 혁신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진된 마

을만들기 사업이나 대안적 경제 모색을 위한 스페인의 사회적경제, 지속 가능한 발전

을 추구하고 친환경적 도시생활을 확대하기 위하여 바르셀로나와 벤쿠버 등에서 추진

된 공유도시계획 등이 서울에서도 실험되었다(사토시게루, 2012; 유창복, 2014; 서울

특별시, 2012a). 또한 공유도시의 일환이자 친환경적 교통수단 확대를 위해 프랑스 파

리의 밸리브(Vélib)와 이를 참고로 도입한 따릉이 역시 생활밀착형 실험의 사례이다

(Shaheen et al., 2013).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로의 경험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주민참

여예산제도 역시 일상과 무관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아닌 예산결정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생활밀착형 제도이다. 여기서는 지면의 제약 상 다양한 정책실험의 모든 사

례를 다루기 어려워 대표적 사례로 공유자전거와 서울시 심야버스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릉이는 시민의 건강과 친환경적 이동수단,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여러 목표가 결

합 된 사업이다. 사업이 시작된 2015년 9월 일평균 1,200건 가량 이용되던 따릉이는 

2020년 하반기 65,202건 이용되어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았다(서울시열린데이

터광장, 2021). 공공자전거가 성공적으로 안착된 최초의 사례는 파리의 밸리브(Vélib)

이다. 2007년경 도입된 밸리브는 당시 총파업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지자 대안

적 이동수단으로 성공하게 된다(Shaheen et al., 2013). 이후 여러 도시에 도입되었

고, 서울에서도 오세훈 시장이 2009년 캐나다 퀘백 방문시 퀘백의 공공자전거인 빅시

(Bixi)를 참관하고 서울에도 도입할 것을 언급하였다(연합뉴스, 2009.09.17.). 그러나 

오세훈 시정기에는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않았고, 사전작업으로 공공자전거 도입을 위

한 자전거 도로 설치가 추진되어 2008년 728.8km이던 서울 시내 자전거 도로 길이

는 2010년 844.6km까지 30.2%가 증가하였다. 다만 도로교통 상황이나 지형, 자전거 

안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도로를 늘리면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구간이 거

의 없었고, 박원순 시정 초반에는 안전 및 지형 부적합의 사유로 기설치된 도로 중 이

용 부적합 구간을 다시 뜯어내면서 도로 연장이 오히려 감소하였다(김민재 외, 2018). 

이렇듯 자전거 도로 활용방안에 어려움이 있어 공공자전거 사업 자체가 폐기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2년 자전거 정책 시민토론회와 숙의, 자전거 정책 마스터플

랜을 통하여 따릉이 사업이 시작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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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는 자동차 중심 교통환경 재편과 탈탄소⋅지속가능한 성장, 공유경제 등 다

양한 맥락의 고민이 결합된 산물이며(김민재 외, 2018), 시민의 일상에 깊이 관련된 

정책실험이다. 시행 초기에는 부족한 대여소 수와 대여소 전력공급과 같은 운영상의 

난점, 어플리케이션의 불편함, 자전거 도난 및 분실, 고장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따릉

이 사업에 대한 비판 역시 적지 않았다. 그러나 자전거와 대여소가 지속해서 확충되었

으며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도 점진적 개선이 이루어졌다. 대여소는 2015년 132개소에 

그쳤으나 2021년 1월 기준 2,152개소로 증대되었다. 사업 초기에는 구형(LCD형) 자

전거 위주로 도입되어 관리상 어려움이 드러나면서 2019년부터는 신형(QR형) 자전거 

위주로 대체되었다. 서울시는 구형 자전거를 신형으로 대체하는 작업으로 관리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서울시열린데이터 광장). 물론 현재도 산지가 많

은 강북은 마포, 용산 등 일부 지역에 운영이 한정되는 점, 이용자의 다양한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자전거 설계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사항

도 청소년, 고령층이 이용 가능한 새싹 따릉이나 전기 자전거인 e-따릉이의 도입이 추

진되는 등 점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지만 따릉이는 

서울의 현실과 특색이 반영된 생활밀착형 정책실험인 동시에 점진적으로 안착된 사례

로 볼 수 있다.

올빼미 버스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공공서비스를 개선한 국내 최초의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성지은⋅박기량, 2014). 따릉이가 밸리브와 퀘벡이라는 선행 사례가 있던 

반면, 올빼미 버스는 야간경제 서울의 특성이 반영된 독창적 사업이다. 심야버스의 도

입은 ‘24시간 도시’라는 서울의 특성에서 비롯되었다. 저소득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회사원 등 택시 이용에 부담을 느끼는 야간 교통 이동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고

안된 것이다. 평범한 시민이 겪고 있는 일상의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는 

2013년 다산콜센터의 민원 60만 건을 분석하였다. 서울시는 이 중 25%가량이 교통 

관련 사항이라는 점을 포착하고 시민의 야간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분석에 착수하였

다. 심야 시간 통화량 데이터 30억 건과 교통카드 데이터를 분석하여 심야 시간 유동

인구 밀도를 시각화한 뒤 이를 토대로 노선을 상정, 정류소별 구역 설정과 실수요에 

바탕을 둔 가중치 부여로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쳐 노선을 확정하였다(안영주⋅김승인, 

2014). 그리고 이러한 예측 결과는 실제 노선 수요와 거의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서

울정책 아카이브, 2015).

심야버스는 저소득자의 야간통행 부담을 경감시켰다는 일차적 효과 외에도 다양한 

긍정적 파급효과를 만든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 분석에 의하면 도입 후 50일간 버스 

1대당 약 138명이 이용하여 주간 시내버스 1대 평균 이용객인 110명에 비하여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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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수송량을 보였으며, 노선 근처 야간 업소의 매출량을 분석한 결과 야간활동 인

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특별시, 2013a).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11% 증가하

였으며, 저렴한 야간 귀가 수단이 유용해졌기에 야간범죄 예방 효과도 있을 것으로 추

정된다. 부수적 효과로 택시의 승차거부가 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정책 아

카이브, 2015). 올빼미 버스는 어떤 도시에도 없던 서울의 문제를 빅데이터 분석이라

는 도구를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해결한 생활밀착형 정책사례로 볼 수 있다. 이는 단순

한 정책 이전이 아닌 창조적 학습의 결과이며, 영국, 대만, 인도네시아 등 해외에서 시

찰을 오기도 하였다(성지은⋅박기량, 2014).

가장 성공적 정책실험 사례인 따릉이와 올빼미 버스는 각각 자동차 중심 교통환경

과 대기오염, 야간 경제활동과 교통사고와 같은 서울이 안고 있는 고유의 문제에서 비

롯되었으며 모두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깊다. 이렇듯 두 사업은 일상도시의 관점

에서 뜻깊은 정책실험이지만 지속가능성의 한계도 있다. 따릉이 사업은 유지보수 비용

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따릉이 사업은 

2020년 99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다(매일경제, 2021.03.28.). 시민에게 대안적 교통

수단을 저렴하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교통복지이지만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

고 있다. 이러한 운영비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혹자는 민영화를 주장하기도 한다

(한국경제, 2021.04.29.). 물론 비판에 대한 반론도 존재한다. 적자 규모가 크긴 하지

만 이는 대여소와 자전거가 확충되었기 때문이며, 요금수익 역시 늘었기에 건당 운영

비는 오히려 2018년 1,191원에서 2020년 917원으로 감소한 동시에 건강 증진과 교

통혼잡 감소,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같은 긍정적 외부효과 역시 고려될 필요도 있음을 

강조하는 반론도 있다(오마이뉴스, 2021.05.04.). 따라서 따릉이 사업의 운영비용만이 

아니라 사회적 편익도 평가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올빼미 버스는 운행요금이 2,150원으로 따릉이와 비교해 수익에 관한 쟁점은 거의 

제기되지 않고 있다. 반면 긴 배차간격으로 인한 불편과 높은 혼잡도, 승객 안전이 주

요 문제로 지적된다(서울엔, 2018.06.28.). 올빼미 버스가 야간에 운영된다는 점에서 

주간 버스만큼 배차간격과 노선을 신설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긴 배차간격은 버스 이

용을 기피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이용 기피→수요감소→수익악화”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적절한 배차간격 단축과 노선 신설이 필요하지만, 과도한 증차와 

노선 신설이 운영비용과 운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기적인 야간통행

수요 분석을 통한 노선과 운임의 섬세한 결정이 요구된다.

요컨대 박원순 시정에서 추진된 역사도심기본계획과 생활밀착형 정책실험은 서울의 

고유한 문제를 인식하는 것에서 정책의 출발점을 삼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전자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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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철거식 도심 재개발이 상실한 역사⋅문화적 정체성과 도심지가 상승, 경제적 양

극화와 도심공동화의 문제를 자생과 복원에 기초한 도심재생으로 해결하고자 한 것이

라면 후자는 차량 중심의 교통체계와 교통혼잡, 미세먼지, 야간경제와 같은 서울 고유

의 일상생활적 문제를 다양한 사례에 대한 검토와 창의적인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2. 참여 거버넌스 실험들

박원순 시정은 ‘소통’과 ‘참여시정’에 대해 강조했는데, 이는 연대와 협력의 거버넌

스 구축과 제도화를 강조한 일상도시론과 그 맥을 같이한다. 이전 서울의 목표는 ‘세

계 일류 도시 서울’, ‘창의시정’, ‘디자인 서울’ 등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성장과 경제적 

번영에 중점을 뒀다면(서울연구원, 2019), 박원순 시정은 ‘시민’과 ‘시민의 삶’을 정책

의 중심으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서울연구원, 2016a, 2016b). 시민 중

심 시정 운영의 특징은 시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위한 다양한 참여적 거버넌스 기제의 

도입과 정책형성과정에 시민참여를 제도화하였다는 점이다.4) 본 절에서는 청책토론회, 

현장시장실 등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기제’들과 2030 서울플랜, 참여예산제 등 ‘시민

참여가 강조된 사업’들을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박원순 시정에서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통한 시민과의 비대면 직접소통과 

현장시장실, 청책토론회 등을 통한 시민과의 대면 직접소통이 적극 시행되었다(홍성태, 

2014). 특히 청책토론회, 현장시장실 등은 참여적 거버넌스를 구현하기 위한 서울시 

고유의 정책적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청책(聽策)이란 ‘시민이 시장’이라는 새로운 시

정 철학에서 출발한 것으로 천만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부터 시작하여, 시민이 

직접 정책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그 정책의 이행 여부를 꼼꼼하게 따지는 시민참여 시

스템이다(서울특별시, 2013b, 2014a, 2014b). 2011년 11월 16일 ‘희망 온돌 프로젝

트 발전방안’을 주제로 청책 토론회가 처음 시작되었으며 이후 시민 대토론회, 정책토

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책이 운영되었다. 현장시장실은 서울시 자치구의 주요 현

안이나 시책과 관련해 직접 현장을 살펴보고 주민 및 단체와의 직접소통을 통해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새로운 방식의 현장행정이다.5) 현장시장실은 문제의 본질과 해답은 

현장에서 찾을 수 있다는 박원순 시장의 시정 철학을 반영한 행정실험으로(서울특별시, 

2014c), 2012년 11월 은평구를 시작으로 지역 내 집단 민원과 주민 갈등, 지지부진

했던 사업 등 지역 문제 해결과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해 활용되었다. 이러한 박원순 

4)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1, 심층면접, 2017.04.06.

5)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2, 심층면접, 2017.04.06.



142 ｢정부학연구｣ 제27권 제3호(2021)

시정의 참여시정에 대한 철학과 방향은 도시 생활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도시에서 일상

을 보내는 주민들의 관점이 중요하며 주민들의 창의성이 곧 도시의 혁신과 창조를 이

끌어 궁극적으로 도시의 성격과 미래를 결정한다고 보는 것이며,6) 이는 일상도시론의 

관점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박원순 시정에서는 주민참여계획,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을 통해 시민이 주체가 되어 

서울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 예산을 계획하는 등 많은 시민이 직접 도시 일상

에서 경험하는 바를 전면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였다(서울특별시, 2014d, 

2015b, 2013b). 이러한 서울시의 상향식 주민 참여형 정책실험들은 도시의 일상성과 

그 속에 일상화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경험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시도로 해석

될 수 있다. 2016년 발표된 서울시의 ‘2030 서울플랜’은 서울시 법정 최상위 도시계

획으로, 서울시 모든 계획 및 정책 수립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이전 수립된 서

울시 도시기본계획과 달리 ‘2030 서울플랜’은 협력적 계획 프로젝트로서, 시민들이 주

체적으로 참여해 도시의 미래 방향을 도출했다는 특징이 있다(이영희, 2013). 이전까

지 기본계획이 전문가와 행정가 중심으로 수립되었다면, 2030 서울플랜은 시민의 관

점으로 계획구조를 전면 전환하였으며 시민 눈높이에 맞춘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시민이 직접 계획수립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가장 먼저 서

울의 미래상을 시민이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100인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였다. 시

민참여단은 숙의의 과정을 통해 서울시 미래상과 7개 분야의 계획과제를 도출했으며, 

서울시장은 시민참여단이 제안한 미래상을 2030 서울플랜 미래상으로 공식 설정하

였다.7)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은 2012년으로 광역시⋅도 가운데 시기적으로 가장 늦

게 출발한 후발주자지만, 제도 도입과정에서부터 시민이 논의의 주체가 되어 적극 참

여해 제도 설계 면에서는 가장 모범적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김정희, 2016; 정상호, 

2014; 서울특별시, 2014e). 서울시는 시민단체, 학계와 논의를 통하여 제도 골격을 구

상하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서울시 참여예산 네트워크를 발족하는 등 적극적으로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와 소통하였다. 참여예산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각종 토론회와 

워크숍 등에서 공론을 모아갔으며, 이를 통해 “①기존 지자체 참여예산제가 자문위원

회 수준을 넘지 못하는 모델을 극복할 것, ②인구 1,000만이 넘는 거대도시 서울의 특

6) 서울시 공무원 1, 심층면접, 2018.06.13.

7) 시민참여단에 의해 도출된 2030 서울플랜 미래상과 7개 계획과제들이 박원순 시장이 기대
했던 것들과는 차이가 있었지만,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민참여단의 
제안이 수정 없이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서울시 공무원 1 심층면접, 201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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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과 경로로 시민참여 보장이 이루어질 것” 등 참여예산제도의 

원칙이 수립되었다(김정희, 2016: 84). 시, 시의회, 참여예산 네트워크가 합의한 서울

시 참여예산제 조례안은 행안부가 제시한 참여예산 표준모델안보다 주민 권한을 강하

게 보장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서울특별시, 2013c, 2014e). 구체적으로 서울시 참

여예산제도는 참여 자격을 청소년까지 확대하였으며, 자치구별 지역회의 구성과 총회 

결정에 일반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김정희, 2016; 서울특별시, 

2013c). 또한 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도 중장기 예산편성 및 대규모 투자사업 예산에 

대한 의견 제출, 예산 편성안에 대한 의견 제출, 위원회 사업에 대한 평가 등을 포함

하여, 사업 제안에 국한된 타 지자체보다 더 넓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김정희, 

2016; 서울특별시, 2013c).8)

이상에서 살펴본 참여적 거버넌스 정책실험들은 서울이라는 도시 안에서 일상적 삶

을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들을 존중하였다는 점,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

한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는 점, 시민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일련의 과정을 도

입했다는 점에서 일상도시 구현을 위한 첫 단계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주민참여형 정

책실험들은 참여행정 구현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관(官) 주도의 거버넌스가 갖는 한

계점으로 여전히 공공의 역할이 크고 시민참여가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다.9) 형식화에 대한 문제의식은 다음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박원순 시정에서 각종 숙의에 대한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숙의도 

적용 가능한 경우가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30 

서울 플랜의 경우 숙의를 적용했습니다. 도시의 미래상를 정하는데 참여가 

필수라는 인식을 낳은 것은 진전이지만, 직접 참여의 중요성만이 강조되면

서 직접 참여와 간접 참여가 세련되게 서로 보완되는 참여의 룰을 만들었

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직접 참여만이 강조되어 시간 횟수가 제한

적일 수 밖에 없었고 그 결과 형식적으로 가버렸습니다. 참여 방법의 다양

성이 필요했으나 이것이 보장되지 않았고 참여하고 싶어도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장애인이나 성소수자 등이 배제되었어요(서울연구원 연구위원 4, 

8) 서울시 참여예산제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개별 자치구 사업들이 많은 부
분을 차지하고 있어, 자치구 간의 경쟁을 야기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사회정책 전문가 1, 
심층면접, 2021.01.07).

9) NGO 활동가 1, 심층면접,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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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7.).

이러한 문제는 거버넌스의 낮은 대표성 문제와도 연결된다. 각 사업을 시행하면서 

구성되는 시민위원회, 시민참여단, 주민협의체, 주민자치회 등의 인적 구성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10) 시민기구가 자발적으로 형성된 조직이 아닌 실제로

는 시 공무원과 분야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직접적 당사자인 시민들이 배제

되거나 일반시민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한계점들이 지적되고 있다(조은영 외, 2018). 

예를 들어 마을만들기 사업의 경우 세입자와 청년 등이 소외되었다는 지적이 있다(김

상철 외, 2014). 세입자는 계약이 끝나면 떠날 사람, 청년은 직장으로 일하러 나가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이들은 마을만들기에 참여하기 어려운 주체들이다.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관 주도로 추진되다 보니 마을만들기는 일부 주민만의 독점적 

사업이 되었고, 다양한 주민이 어울리는 마을공동체의 회복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

기 어려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시민기구의 낮은 권한 문제도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데, 형식적 수준에서의 참여를 

위한 제도적 개선은 이루어졌지만, 공식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민에게 권한을 부여하

는 실질적 참여의 수준은 여전히 낮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신현주⋅강명구, 2017; 

이민영⋅이용숙, 2018; 조은영 외, 2018; 김세신⋅최준영, 2018). 특히 대규모의 전

문성을 요구하는 사업일수록 대부분 관에서 사업에 대한 설계와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에 공모를 통하여 사후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시민들의 낮은 

책임성 역시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데, 많은 서울형 거버넌스 제도가 사업을 제안하고 

시행되기까지의 과정에서는 역할을 주지만, 막상 사업이 시작된 이후 거버넌스의 구성

원들은 해당 정책의 당사자로 전환되거나 감시의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서 사업 이후 

결과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적되기도 한다(이원재, 

2021).

3. 사회복지 예산 증대를 통한 재분배정책 강화

일상도시론은 성장과 재분배의 양립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대도시권 차원에서의 성

장과 재분배정책의 선순환적 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해서 재분

배정책이 강조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도시 내 불평등 해소와 사회통합,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현대도시가 해결해야 할 큰 문제이며, 일상도시에서는 재분배정책 강화를 

10)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3, 심층면접,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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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도시 내 모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도되는 

재분배정책이 불평등 해소와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성장으로도 이

어질 수 있는 것이다. 박원순 시정 하에서 재분배 이슈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며,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적 복지투자라는 일상도시 관점에서 서울시는 다양한 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전 시정과 비교하여 박원순 시정은 ‘시민의 삶’과 ‘복지’를 특히 강조하였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서울시민복지기준선’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건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었다. 취임 후 공약대로 복지정책을 강화하

였고 사회복지 예산을 크게 끌어올리는 등 복지정책을 확대해왔다. 서울시 사회복지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2011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23.7%였지만, 취임 후 2년 만에 사회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30.5%를 차지하

여 큰 폭으로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11)

연도　
서울시

예산

사회복지

예산액

사회복지

예산비율
연도　

서울시

예산

사회복지

예산액

사회복지

예산비율

2008 14,489,716 2,746,567 19.0% 2014 17,342,767 5,487,816 31.6%

2009 17,045,196 3,566,128 20.9% 2015 19,014,868 6,258,142 32.9%

2010 15,614,118 3,407,295 21.8% 2016 20,984,104 6,713,780 32.0%

2011 14,631,361 3,474,826 23.7% 2017 22,572,455 7,120,941 31.5%

2012 15,454,654 4,034,582 26.1% 2018 25,269,572 7,792,151 30.8%

2013 15,883,886 4,844,318 30.5% 2019 26,918,602 9,315,412 34.6%

*자료 : 서울시 열린 데이터 광장

<표 1> 서울시예산 및 사회복지예산(2008∼2019) 

단위: 백만 원

박원순 시정의 복지정책은 거의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

육복지(국공립어린이집), 교육복지(반값 등록금), 주거복지(공공임대주택),12) 청년복지

11) 서울시 복지예산이 큰 폭으로 확대된 것은 시장의 정책적 의지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중앙
정부 복지정책의 매칭 예산이 증대된 결과일 수도 있다. <표 1>의 서울시 복지예산에는 중

앙정부 매칭 예산이 포함된 것이다(사회정책 전문가 2, 심층면접, 2021.01.11).

12) 공공임대주택은 주거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매우 중요한 서울시 주택정책이다. 박원순 
시정에서 추진된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초점을 두면서 오세훈 시장 시절 도
입되었던 장기 전세공공주택인 시프트와 차별화를 시도했다. 중산층을 수혜 대상으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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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중장년층 복지(50+사업), 노인복지(서울형 돌봄), 일자리 복지(서울형 생활

임금제)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사업이 전개되어왔다.13) 이러한 복지정책의 확대는 

박원순 시정 하에서 재분배 이슈가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절에서는 

서울시민의 일상적 삶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한 대표적 재분배정책인 ‘서울시민복지기준

선’,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정책과 ‘찾아가는동주민센터’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012년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시민복지

기준선을 마련했다. 서울형 복지기준은 서울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득, 주거, 돌

봄, 건강, 교육 등 5대 분야에 있어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의 기본수

준을 규정한다(서울특별시, 2012b). 시민복지기준은 최저선과 적정선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최저선은 대상⋅소득⋅거주지 등 개인이 처한 환경과 관계없이 서울시민이라

면 누구든지 권리로서 누려야 하는 최소한의 복지수준을 말한다. 시민복지 적정선은 

서울시의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을 고려하여 서울시민이 누려야 할 적절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복지수준이다(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서울형 복지기준은 도시 내 취약계층뿐

만 아니라 도시 내 모든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저기준 마련을 강조한 일상

도시의 재분배 정책과도 일치한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박원순 시정의 대표적 보육복지사업이자 서울시민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빈부격차의 심화, 맞벌이 가계 증

가, 출산율 저하,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등으로 돌봄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 요구

가 크게 확대된 상황 속에서 서울시가 이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국공립어린이집 확

충사업이 이루어졌다. 2012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추진한 결과 2011년 

658개소에 불과하던 국공립어린이집은 2020년 12월 기준 1,749개소로 늘어났으며, 

전국 시⋅도 가운데 서울시가 가장 많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서

울특별시 보도자료, 2021.02.16.).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결과 어린이집 입소 

대기기간 단축, 보육 교직원 증가로 인한 일자리 창출 및 보육 품질 향상, 영⋅유아모 

시키면서 임대주택의 중대형화와 고급화를 시도했던 시프트는 박원순 시정에서 제동이 걸리
고 이전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다시 추진되었다. 박원순 시정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홀몸
어르신주택’, ‘도전숙(청년창업가)’, ‘역세권 청년주택’, ‘의료안심주택(노인 및 환자)’ 등 수요

자 맞춤형으로 주택을 공급하였으며,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함께 조성했다는 특징을 지닌다(서울특별시 보도자료, 2017.02.16.). 2012
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시는 임대주택 총 14만호를 공급하였으며, 2018년 2월에는 2018

∼2022년까지 24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그해 12월에는 8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천현숙, 2019). 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24만 8천호의 공
공임대주택이 공급되었다(서울특별시, 2021).

13) 사회정책 전문가 2, 심층면접,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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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공급 증가 등 서울시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김송이⋅김한나, 2017; 민규량, 2019).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복지정책은 구조적 한계로 여전히 선별적 복지제

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시민복지 체감도를 높이지 못하는 등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14) 박원순 시정 하의 서울시는 서울의 새로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보편적 형태

의 다양한 복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예산 구조상 한계로 여전히 취약계층에 집중

되는 경향이 있다. 앞서 제시하였듯이 서울시 사회복지 예산은 매우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시 자체 사회복지사업도 확대되었지만, 사실상 복지예산 중 대부분이 기초연금, 장

애인연금, 보육료 지원과 같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을 위해 지출되고 있다. 2021

년도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지자체 사회복지 분야의 국

고보조사업 예산 비중은 전체 사회복지 정책사업 예산의 7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사업 예산 비중은 6.9%에 불과하다. 향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등 취

약계층의 소득 보전을 위한 중앙정부 국고보조사업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정된 

재정 여건상 국고보조사업의 급격한 증가는 서울시의 생활 수준과 시민들의 욕구를 반

영한 자체 사회복지 사업 확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김승연, 2017).

서울시가 많은 투자와 홍보를 통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낮은 시

민 체감 및 정책 소기의 목적 달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하 찾동)’ 사업이 있다. 찾동은 서울시 전역의 새로운 복지안전망 구축과 찾아가는 

복지 실현을 위해 2015년부터 도입된 사업이다. 찾동은 복지, 건강, 공공행정, 주민자

치, 마을만들기 등 여러 영역에 걸친 광범위한 사업으로 서울시가 사업비 대부분을 부

담하여 추진한 역점사업이라 할 수 있다(남기철, 2015). 서울시는 찾아가는 복지 실현

을 위해 동주민센터 공공복지 인력을 기존의 2배 이상으로 확충하였으며, 동 중심으로 

공공복지 전달체계를 보강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하는 마을만들기 사업도 찾동의 하위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대규모의 재정과 인력 투입에도 시민의 복지 체감을 크게 개선하지 못했다

는 비판과 찾동 사업 집행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김승연⋅권혜영, 

2018; 김정현⋅김보영, 2019; 남기철, 2015). 찾동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방문 상담 인

력이 직접 현장에 방문하더라도, 방문 이후 직접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와 급여

가 없다는 것이다(김정현⋅김보영, 2019; 남기철, 2015). 또한 단일 사업 내 이질적 

목표를 가진 하위 사업이 존재해 사업 간 충돌 및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

14) 사회정책 전문가 2, 심층면접,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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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남기철, 2015). 찾동의 한 축은 주민을 찾아가는 복지⋅건강 서비스 구축을 

위한 인력 확충 및 공공서비스 강화에, 다른 한 축은 주민이 만드는 마을공동체 구축

을 위한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조직 활동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단일 사

업 내 상이한 목표를 가진 사업체계가 동시에 강조되면 성과를 내기란 쉽지 않으며, 

찾동 사업 역시 세부 사업 간 충돌 및 모순 발생 등 어려움이 존재한다(남기철, 

2015). 다음의 인터뷰는 이러한 어려움을 생생히 전달해준다.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은 서울에서 제일 먼저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찾동이

라는 이름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가장 체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찾동은 

두 축이 있는데, 한 축은 빈곤 해소이며 또 다른 축은 마을만들기입니다. 

그런데 두 축이 잘 안맞아요. 두 축의 담당자들의 성격도 매우 달라서 소

통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찾동에서 빈곤 해소 정책 담당자들은 가부장

적이고, 수직적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찾아가는데 줄 것이 없다라는 비판도 

받았어요. 마을만들기 담당자들은 수평적이어서 빈곤 해소 정책 담당자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하여튼 두 축은 잘 맞지 않아요(사회정책 

분야 교수 2, 2021.01.11).

요컨대 재분배정책을 강조한 일상도시론 관점에서 박원순 시정의 복지정책 강조 및 

확대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취약계층에 한정되어 실현되고 있

다는 점, 대규모의 예산과 인력 투입에도 시민의 복지체감을 높이지 못한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4. 도시화경제 관련 사회적경제 정책실험

일상도시론은 다양한 경제(diverse economies)를 활용한 도시의 경제적 번영과 혁

신을 강조한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 차원에서 경제적 다양성은 더 큰 장점이 될 수 있

다. 특정 산업으로 특화된 지역화 경제(localization economies)와 함께 다양한 종류

의 산업과 기업이 공존하는 도시화 경제(urbanization economies)는 도시의 경제성

장과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박원순 시정의 서울시는 거점별 특화산업 경

쟁력 강화라는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사회적경제 및 공유경제와 같은 대안

적 경제모형의 모색과 실험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일상도시론의 강조점과 유사한 면

모를 보인다. 특히 박원순 시정은 사회적경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도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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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힘썼는데, 이는 사회환경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사회혁신 

기반 및 경제정책을 도입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박원순 시정의 사회적경제 정책은 크게 사회적경제 1.0(2012∼2018), 사회적경제 

2.0(2019∼)으로 구분될 수 있다. 사회적경제 1.0은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의 방향을 전

환하였다는 특징이 있다(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6). 기존 사회적경제 정책

이 개별기업의 재정지원 중심의 지원이었다면, 사회적경제 1.0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

제 생태계 조성’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서울특별시 보도자료, 2012.04.06.).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생력 제고와 지속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정책적 

지원의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2012년 4월 ‘서울시 사회적경제 종합지원계획’을 수

립하였으며, 사회적경제 인프라 조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지역사회 중심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등 4가지 중점분야를 설정해 지원사업을 추진

하였다.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꾸준히 구축되어 2013년 3월 ｢서울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 2014년 3월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2014년 4월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가 제정되었다. 서

울시는 국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 2013년 11월 서

울에서 열린 ‘2013 국제 사회적경제 포럼’에서 서울시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사회적

경제 선도도시(8개 도시)와 민간단체(9개소)와의 연대와 협력방안을 담은 ‘서울선언’을 

발표하였으며, 이듬해인 2014년 11월 서울선언 실천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최초 국제

협의체인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lobal Social Economy Association; GSEF)’가 설

립되었다(GSEF 홈페이지).15) 

서울시 사회적경제 1.0은 사회적경제를 양적으로 성장시켰고 관련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으며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사회적경제의 씨앗을 뿌렸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사회적경제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낮은 인지도 및 참여도 등 시민의 일

상생활 속에서 사회적경제가 체험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서울특별시, 2019; 장

종익⋅유정식, 2017).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시도되었지만 전반적으로 그 

규모가 영세해 주거, 먹거리, 돌봄과 같은 서울시민의 여러 가지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회적경제 기업이 충분한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된 것이다(장종익⋅유

정식, 2017). 이에 서울시에서는 2019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2.0 추진계획을 발표였으

며, 사회적경제 활성화 2.0의 비전을 ‘사회적경제가 일상에서 체감되는 서울’로 설정하

였다. 

15) 2018년 말 기준 GSEF는 전 세계 29개국의 49개 도시와의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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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가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울시민이 일상 속에서 사회적

경제를 직접 체감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민이 직접 사회적경제의 소비자이자 투자자, 기업가로 참여해 시민들의 삶

과 직결된 주거, 돌봄, 일자리와 같은 일상 속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방안을 제안함

으로써 지역의 선순환 경제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①시민체감형 

지역순환 경제구축, ②시민자조기반 형성 지원, ③지속가능한 생태계 기반 강화, ④판

로개척 및 시민인식 제고, ⑤혁신인재 양성 및 국제협력 강화라는 5개 추진과제를 설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서울시 사회적경제 1.0과 2.0을 거치면서 서울시 사회적경제의 양적⋅질적 성장을 

이루어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1년 기준 718개에 불과하였던 사회적경제 기업 수

는 2019년 말 기준 4,834개로 약 6.7배가 증가하였다(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

터, 2019). 기업 수가 증가한만큼 기업에 고용된 고용자 수 및 기업 매출액 총합 역시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다. 2011년 사회적경제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고용자 

수는 11,890명이었다면, 2019년에는 27,396명으로 9년간 약 2.3배 성장했으며, 매출

액 역시 2011년 728,354백만 원에서 2019년 3,225,533백만 원으로 약 4.4배가 증

가했다(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9). 사회적경제를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 창

출과 사회적 서비스 제공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성과 역시 증가해오고 있다. 

사회적경제 영역에 있어서 서울시는 전국에서 가장 선도지역으로 꼽히지만, 지속가

능한 성장과 혁신 등을 이끄는 성공적인 대안적 경제시스템으로 안착했다고 보기에는 

아직 많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먼저 사회적경제라는 용어의 생소함 그리고 사회적경제

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가 여전히 낮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장대철 외, 

2020; 조상미 외, 2021). 이는 사회적경제가 지역사회 내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

한 연관을 맺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의 문제를 해

결하는 다양한 사회적기업들이 여전히 부족하다. 도시 내 다양한 시민들이 겪는 일상

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등장하였지만, 실제로는 고령자 취약계층의 일자

리 제공을 하는 사회적기업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성공한 사례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받는다(장대철 외, 2020). 무엇보다 가장 큰 한계로 지적되는 점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낮은 자조 기반으로 인하여 지속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조달호, 2017; 장대철 외, 

2020). 현재 4,000개가 넘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서울에 존재하지만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은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18년 기

준 서울시 전체 사회적경제 기업의 가동률은 약 63.9% 정도다(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

센터, 2019). 사회적경제 기업의 낮은 지속가능성으로 인하여 정부 지원이 없이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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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기 어려운 기업에 대하여 정부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

는다. 

박원순 시정이 적극적으로 사회적경제 정책을 추진하여 도시경제의 다양성을 증대

시키려 노력했고, 그 결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 기업 등의 양적 성장을 견인했

다는 점은 도시화경제를 강조하는 일상도시론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실험은 낮은 인지도, 시민 일상과의 연결성 부족, 성공

사례 부족, 낮은 지속가능성 등의 문제로 성장을 견인하고 서울경제를 번영시키는 데

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이러한 한계는 지자체가 지니는 권한과 예산의 구조적 한계

에서 비롯될 수 있지만, 도시의 순환과 분배시스템, 창의성, 혁신성을 강화하는 경제 

및 산업 전략이 부족했음을 부인할 수 없고 향후 이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Ⅳ. 맺음말

이상에서 본 연구는 일상도시론의 등장 배경, 인식론적 전제, 정책적 제안들을 소개

하면서 박원순 시정에서 추구한 정책실험들의 의미와 한계들을 검토하였다. 일상도시

론이 서울의 맥락에 주는 이론적 의미는 기존 서구 중심적 도시론에 대한 통찰의 기회

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도시 간 서열화와 추격의 게임을 극대화한 서구 도시이론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다양함을 포용하는 공간으로서 도시를 재인식하라는 이론적 함

의를 제공한다. 일상도시론은 정책모방의 오류에서 벗어나라는 정책적 함의도 제공한

다. 일상도시론의 정책적인 제안들을 서울의 맥락에 무비판적으로 적용한다면 이는 일

상도시론이 비판했던 정책모방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특정의 구체적인 정책들을 모

방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도시론이 제시하는 정책적 방향성을 상기하면서 서울의 맥락

에 맞는 정책들을 창의적으로 고안할 것을 제시한다.

일상도시론이 제시하는 고려해볼만한 정책적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전제하면서 도시를 어느 한 특정한 성격으로 규정짓지 않는다. 일

부의 특수함이 아닌 모두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도시를 지향한다. 둘째, 다양하고 평범

한 시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 도시의 일상성을 중요시한다. 셋째, 도시의 고유한 특성

에 근거하여 그 도시의 맥락에 맞는 창의적 정책을 찾는다. 넷째, 발전 방식을 다각화

하기 위해 세계주의적 영감에 기초하면서 전 세계도시의 정책 경험을 참조한다. 다섯

째, 성장정책과 재분배정책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경제적 다양성을 추구한다. 여기 

제시된 다섯 가지의 원칙들에 근거하여 서울의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들을 마련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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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미래를 창의적으로 상상하고 계획할 수 있는 가능성이 비로소 열릴 수 있다. 

일상도시가 주는 교훈은 세계주의적(cosmopolitan) 관점에서 가장 서울적인 것을 추

구할 때 가장 창의적인 정책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검토된 바와 같이 박원순 시정의 정책실험들은 일상도시가 강조하는 일상성, 창의

성, 포용성, 다양성의 가치를 공유한다. 이러한 정책실험들은 서울에서 일상적 삶을 살

아가는 평범한 시민들을 존중하고, 시민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일상도시 구현

을 위한 첫 시도로 매우 의미가 크다. 하지만 박원순 시정의 비전과 정책들이 일상도

시와 맥이 닿아있어도, 그 정책들이 원래 의도대로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는

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본 연구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역사도심기본계획은 서울의 

고유성을 인식하고 서울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시도하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그

러나 계획의 전반적인 방향이 도심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일상생활과는 거리가 있는 관

광자원 개발에 국한된 측면이 있다. 생활밀착형 정책실험은 평범한 시민의 일상의 질

을 개선하는 데에 기여했기에 지속되어야 하지만, 비용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둘째, 참여 거버넌스에 대한 실험들은 일상도시가 

강조하는 참여행정 구현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의미를 지니지만, 여전히 관 

주도여서 시민참여의 수준이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시민기구의 권한 수준도 낮

은 편이다.

셋째, 박원순 시정의 복지정책에 대한 강조와 확대는 일상도시의 포용성을 담아냈다

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서울형 복지정책 확대로 도시민들의 삶의 질

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일상도시 구현에 가까워진 것으로 평

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다수의 시민보다는 소수의 취약계층으로 한정되어 실현

되고 있다는 점, 대규모의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었음에도 시민들의 복지 체감이 높지 

않다는 점이 한계로 제시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 정책실험은 지속가능성 측면에

서 한계를 보이며 도시화경제를 번영시킬 정도로 아직 성공적이지는 못하다. 

그리고 시민참여 정책들과 생활밀착형 정책들은 공유의 가치를 내재화하고 있기에 

감염병에 매우 취약하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감염병 상황은 나눔과 접촉을 전제로 

하는 공유라는 가치가 도시라는 공간에서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코로나19 사태가 단시간 내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유적 가치와 시민참여를 

담지하고 있는 정책실험들이 방역과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박원순 시정에서의 9년간의 행정적, 정책적 실험들은 일상도시를 향한 항해의 첫 

출발로서 의미를 지니지만 일상도시로의 전환을 가져왔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러

한 실험들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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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질적 참여를 내실화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서울에 고유한 창의적인 정책실험들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정책실험이 서울의 맥락에 성공적으로 안착될 때 평범한 시민들이 평

안할 수 있는 일상도시를 향한 서울의 항해가 지속될 수 있다. 도시 내 모든 구성원이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및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 등 삶의 모든 부분에서의 적극적 참

여가 보장되는 일상도시의 구현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일상도시 관점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이 인식론적 관점에서 박원

순 시정의 다양한 정책실험들을 포괄적으로 분석⋅평가했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지면

상의 한계로 일상도시 관련 중요한 정책사례인 공공임대주택과 공유도시 등을 심도 있

게 분석하지 못했다. 정책사례 선정의 임의성을 피하기 위해 전문가 인터뷰와 서울시 

백서를 참조하였지만, 주관이 개입되는 정성적 연구방법의 특성상 정책사례 선정에 있

어서 임의성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다. 추후 연구에서 비포괄성과 임의성이라는 방

법론적 문제를 극복하려 노력할 것이며 다루지 못한 정책사례는 추후의 연구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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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ng the Park Won Soon’s Administration and 

its Policy Experiments from the 

Ordinary Cities’ Viewpoint

Yong-Sook Lee, Young-Min Shin & Min-Young Lee

This paper examines Park Won Soon’s administration from the 

ordinary cities’ viewpoint. The ordinary cities’ perspective provides an 

epistemological critique of the existing urbanism and urban theories that 

tend to favor the urbanism of a few western cities and generalize their 

experiences. The ordinary cities’ view focuses on improving the city 

dwellers’ life and stabilizing the people’s livelihood. This study introduces 

an epistemological insight and policy suggestions of the ordinary cities, 

and analyzes and evaluates Park Won Soon administration’s main policy 

experiments from the ordinary cities’ viewpoint. While these experiments 

provide an important basis for improving ordinary cities,  they are 

limited by several challenges including tourism-oriented historic urban 

renewal, limited and selective welfare policies, formalized civic 

participation and lack of voluntarism, and questionable sustainability of 

policy experiments closely linked to citizens’ daily lives. This qualitative 

research was based on document analysis and in-depths interviews.

※ Keywords: Ordinary cities, Master Plan for Civic Center Historic District, 

Participatory Governance Experiments, Redistribution 

Policies, Social Economy




